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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ts Remedy of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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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

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

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

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중심어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배심원∣평결∣

Abstract

3 years and 10 months has passed since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irst enforced to secure reliability of people by reinforcing democratic legitimacy of jurisdic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in that procedural democracy as well as 

fair and prudent trial is realized, enabling people to participate at criminal justice procedure. 

However,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argets only a very few case and recognize 

hortatory effects of jury's verdict only, not the binding effects. In addition, it still has various 

problems including limit to target cases, selection system of defendants, exclusion determination 

system, participation of conference of the judge and verdict by majority vote of the ju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veral issues and problems, and to present 

alternativ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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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 머리에

 그 동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이 형사사

법절차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국민은 입

법권이나 행정권에 대하여 나름대로 참여하여 절차적 

통제 역할을 하여왔으나 사법권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

켜올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세계 선진국들

은 주권자인 시민이 기소, 재판 등의 형사절차에 참여

할 수 있는 배심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

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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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시행한지도 벌

써 3년 10개월이 되었다.

새로 도입된 국민의 참여재판의 특징은 배심제와 참

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

를 적절히 혼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

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을 내리는 영미 법상 배심제도와 

일반 시민인 참심원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사

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해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참심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배심제나 참심제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이후 법조유착비리, 전관예우 

등 법조병폐를 차단할 수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

뢰제고 및 재판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

난 3년동안 전체대상 사건 중 5.2%에 불과한 신청율을 

보였고, 배제결정을 하거나 철회한 사건을 제외하면 실

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사건은 전체 대상사건의 

1.65%에 불과한 비율이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

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일정하고 있어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

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Ⅱ.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일반론

1. 국민참여재판의 개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

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

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

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고,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

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은 ①사람의 생명침해를 수반하는 일정

한 유형의 형법상 범죄, ②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상의 주요범죄, 

③법원조직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건, ④위의 ①부터 ③까지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⑤위의 

①부터 ④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

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

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에도 법원은 일정한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배심원의 평결

과 의견에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현행 국민참여

재판이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잠정적 단계에 있다는 점과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

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법관의 
범위󰡑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1].

2. 국민참여재판 시행현황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되어온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2].

2.1 대상사건 및 재판참여 현황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총 19,431건이었다. 이 중 국민참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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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건수는 1006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율은 

전체 대상사건의 5.2%에 불과했고, 처리건수 936건의 

40.1%에 달하는 404건은 피고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실

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것은 법원이 배제결정한 

211건을 뺀 321건이었고, 이는 전체 대상사건의 1.65%

에 불과한 비율이다. 그 중 종결된 사건은 936건이며 미

제사건은 70건이다. 

표 1. 법원별/범죄 유형별 대상 건수 및 접수 건수
      (2008. 1. 1. - 2010. 12. 31.)

법
원
명

대상
건수
(합계)

범죄 유형 접수

살인․
살인미
수등

상해․
폭행
치사
등

강간
상해․
치상
등

강도
살인․
강도
상해
등

성폭
법 기타 건수 비율

(%)

합
계

19,431
(100.0%)

2,467
(12.7
%)

648
(3.3
%)

2,840
(14.6
%)

4,761
(24.5
%)

2,792
(14.4
%)

5,923
(30.5
%)

1,006 5.2

표 2. 2008년~2010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
      (2008. 1. 1. - 2010. 12. 31.)

접 수

처 리

미 제합 계 국민참여재
판 배 제 철 회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08년 233 215 92.3 64 27.5 61 26.2 90 38.6 18
2009년 336 308 91.7 95 28.3 75 22.3 138 41.1 46
2010년 437 413 94.5 162 37.1 75 17.2 176 40.3 70
합계 1,006 936 93.0 321 31.9 211 21.0 404 40.1 70

2.2 무죄율과 실형률
3년 동안 양형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무죄를 주장한 

321건 중 28건이 무죄로 나와 무죄율은 8.7%로 나타났

으며, 실형율은 평균 74.8%로서 기타를 제외하고 살인

등이 가장 높은 비율(81.8%)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무죄율
      (2008. 1. 1. ~ 2010. 12. 31.)

구분 처리건수 무죄건수(일부무죄) 무죄율

건수/비율 321 28(9) 8.7%

표 4. 양형분포도
      (2008. 1. 1. - 2010. 12. 31.)

죄명 인원수 사형 무기 유기
실형
률

집행
유예

재산
형

무죄 기타

살인등 110 - 1 89 81.8% 16 4 -
강도등 89 - 2 56 65.2% 21 2 8 -
상해치
사등

25 - 16 64.0% 4 4 1

성범죄
등

55 - 1 38 70.9% 5 1 9 1

기타 42 - 37 88.1% 2 3 -

합계
321 - 4 236 240 48 3 28 2

(100.0%) - (1.2
%)

(73.5
%)

(74.8
%)

(15.0
%)

(0.9
%)

(8.7
%)

(0.6
%)

2.3 평결, 판결의 일치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한 사건은 321

건 중 292건(91.0%)이고, 불일치한 사건은 29건(9.0%)

이다.

표 5. 평결/판결 일치여부
      (2008. 1. 1. - 2010. 12. 31.)  

구분
평결/판결 일치 평결/판결 불일치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92 91.0% 29 9.0% 321 100.0%

3. 외국의 입법례
3.1 미국 배심재판제도
미국의 배심제도는 배심원과 판사 사이의 정치적 갈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판사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선출된 공직자에 의하여 임명된다. 

판사는 더 이상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배심원과 판사는 출신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죄, 

경찰 및 증인에 관하여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 관계로 인하여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3].

미국은 연방헌법[4]에 의하여 배심에 의하여 재판받

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심의 

종류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5]은 소추절

차에 관여하는 배심을 말한다. 대배심 기소절차를 거쳐

야 하는 범죄로는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서 사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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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범죄 또는 파렴치범(infamous crimes)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소배심은 공판의 사실심리에 관여하여 피고

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verdict)을 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원의 수에 대해서는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형사

재판의 배심원을 12명[6]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6명 이상이면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6명에서 12명 사이 다양한 수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현행 비심원 선정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정

한 배심 또는 공동체의 균등한 대표(fair representation 

of the community)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배심원 선정의 기초자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선거인명부[7], 운전면허등록부, 전화번호부이다. 

전통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장일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결

정심리(hung jury)가 되어 종결된다. 이러한 만장일치

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방대법원은 주사건의 경

우 10대2, 또는 9대3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합헌이

라고 판시하였고, 다만 6인의 배심원인 경우 만장일치

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해서

만 평결하고,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단계에 관

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8].

3.2 일본의 재판원제도
일본은 국민의 사법참가[9]를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10]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사법참가에 대해 재판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관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재판과정에 배심원이 참가하더

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와 배심원과 법관의 독립은 

별개이므로 합헌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11]. 결

국 일본은 재판원이라는 형태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

하게 되었다. 재판원제도는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이 직업재판관과 함

께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판단뿐

만 아니라 양형결정에 있어서도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

을 가지는 제도이다. 재판원은 임기제가 아니라 한 사

건만 담당하여 사건의 종결로 그 임무가 끝나게 된다

[12].

재판원재판의 대상은 사형, 무기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13](살인, 강도살인, 영리목적유괴 등)와 의도적으로 

범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상해치사, 위

험운전치사 등) 이다[14]. 재판원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관 3인, 재판원 6인, 보충원 2인이 원칙이다. 

재판원은 재판관과 함께 평의에 참가하여 유·무죄 여

부 및 양형[15]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판단을 내린

다. 그러나 재판관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판단이나 소

송수속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이에 따르게 되어 

있다[16]. 평결[17]은 전원 일치를 목표로 하여 논의를 

하지만 전원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과반수에는 반드시 재판관, 

재판원 양쪽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재판원의 의

견만의 과반수로는 결정할 수 없다[18].

3.3 독일의 참심제도
독일의 참심제도는 일반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관여하여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하여 판단

을 하는 제도이다. 일부 경미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

적으로 모든 사건이 참심제도의 대상[19]이 되고, 피고

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심재판의 경우 

직업법관(재판장) 1명, 참심원 2명 또는 직업법관(재판

장 포함) 3명,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고, 참심원은 법관 

등으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참심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

하다. 참심원은 복수의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대략 1

년에 8-10건의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참심원은 직업법

관과 협의하여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고, 평결

은 직업법관과 참심원 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0].

Ⅲ.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상사건의 문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강간 등 중죄

사건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1], 대상사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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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더라도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

는 피고인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제도의 임의적인 운영방식은 배심원의 평결에 권

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점과 맞물려 국민참여재판제

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부관할사건 중 일정한 범죄(가령 재산범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1차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

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고인이

나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여야 한다[22]. 

그러므로 대상사건 전체를 국민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배심재판에 따른 업무부담을 고려

하여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자백사건에 대해서

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2. 선택제 문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총 19,431건이었으나 이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수는 1006건이다. 이는 전

체 대상사건의 5.2%에 불과하고, 처리건수 936건의 

40.1%에 달하는 404건은 피고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실

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것은 법원이 배제결정한 

211건을 뺀 321건이었고, 이는 전체 대상사건의 1.65%

에 불과한 비율이다. 그 중 종결된 사건은 936건이며 미

제사건은 70건이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낮은 신청율과 실시

율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이념을 실현하데 턱없이 부

족한 비율이며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율과 실시율이 낮은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기 때

문이다. 피고인들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

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

고, 알고 있다하더라고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

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23].

둘째, 철회율이 너무 높다. 이는 법원이나 검찰, 변호

인의 참여재판에 대한 태도, 양형, 동료 제소자들의 의

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주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격

적인 실시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실

시되는 선택제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대상사건을 필

수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4].

3.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문제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배심

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인

정하는 것이다.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은 시험적인 실시단계에서만 가능

한 입법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법관

의 판결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막

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제도의 정당성

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또한 배심원에게 심리과정에

서의 집중도와 책임감을 유지시키고 일반시민의 관심

을 지속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볼 때, 배심제를 실시하는 미국 

및 영국, 참심제를 실시하는 독일, 그리고 참심제를 기

본으로 하면서 배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재판원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에 있어서도, 참여시민이 직업법관과 동

등한 권한을 가지거나 참여시민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25].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

이 아닌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법률용어와 재판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순화하는 작업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배제결정제도의 문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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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앞서 시행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년간 법원이 배

제결정을 한 사건은 총 211건(21%)으로 국민참여재판

이 실시된 건수(936건)에 비하여 너무 높은 편이다. 

배제결정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추상적인 배제결정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

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취

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이 시범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배제결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외적으로 이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배제

결정의 남용이나 자의적인 배제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배제결정의 사유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

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26].  

5. 법관의 평의관여 문제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은 평의과정에서 

배심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무죄에 관하

여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참조). 평의과정에 판사의 의견개진을 허용한 

것은 평의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평결에 이르지 못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배심원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

혜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법관에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 규칙 제41조 5항), 현실적

으로는 직업법관의 의견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행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결과 평결의 

일치도가 91%에 이른 점을 감안해 보면, 판사의 의견

개진이 평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배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관은 평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배

심원들만이 독자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

로 바꿔져야 한다. 

6.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문제
국민참여재판은 평결방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와 다

수결제를 모두 채용하고 있는데, 1차 평의는 원칙적으

로 법관의 관여 없이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

서 배심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  2차 평의는 법관이 평

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관도 배심

원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평결도 다수결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참심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제도는 평결에 이르는 과정이 다

소 특이할 뿐 결국 단순다수결을 채택한 것과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평결방법은 배심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심제가 만장일

치제를 취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에서는 타협보다는 치

열한 논쟁과정을 거친 합의가 중요하고 또한 유죄평결

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하므로 소수의 의견

이라도 무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방식을 채택할 경우 평결불능

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평

결불능에 이르는 비율이 약 5%정도라고 하는 점을 생

각할 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평결이 이루어진다면 평

결불능의 경우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평결

불능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바로 배심단원을 새로 구

성하는 제도보다는 엄격하게 가중된 다수결에 의한 결

정을 인정하고[27],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심단원을 구성하는 제도가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본

다[28].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

하고 나아가 만장일치제로 하는 평결제로 변경되는 것

이 본래의 배심재판의 취지에 맞고 본격적인 배심재판

제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Ⅳ. 마무리 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후 국민을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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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권위주의적 재판과정을 탈피하여 일문일답주의의 

구두변론주의, 공판주의 등 직접적이고 생동감있는 재

판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도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비법률가인 배심원들의 평의 및 평결에 대한 결

과를 평가해 볼 때, 무죄 판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

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배심제

도의 근본적 취지에 맞도록 하고 본격적인 재도로 정착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대상사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향후 본격적인 실

시단계 시점에서는 선택제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

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이 아니라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해

야 한다. 셋째, 법원의 배제결정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배제결정의 사유를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넷째, 

평의과정에 법관의 의견개진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

고 배심원들만이 독자적인 논의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배심원들의 평결방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로 하고 평

결불능에 이른 경우 새로운 배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이 해결될 때 국민참여재판은 명실상

부한 배심재판제도로 정착될 것이고, 결국 사법의 민주

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정하

고 투명한 재판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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